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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작성 배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기술혁신 외에도 

대기업과 R&D 협력을 통해 벨류체인의 확장을 모색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생협력정책 및 기술혁신

정책 맥락에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 방향 

모색도 부족한 실정

대･중소기업의 R&D 협력에 관한 현황, 인식, 수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할 시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R&D의 현황 및 인식

(현황)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술협력 만족도(69.0%)가 높으나, 실제 협력 비율(6.4%)은 

낮은 수준

- 정부 R&D 과제 중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집행한 연구비(1,642억원)는 

기업이 집행한 연구비(4조 8,810억원)의 3.4% 수준('19)

(산업연관분석) 대･중소기업별 R&D 투자 상위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확인

- (대기업 → 중소기업 생산유발효과 촉진 산업) 전자･전기･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

- (중소기업→대기업 생산유발효과 촉진 산업) 석탄･석유제품, 의약품, 금속제품, 고무･플라스틱 등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이 긴밀하리라 예상되는 9개 산업군을 

식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FGI 및 심층인터뷰 시도

(FGI 및 심층인터뷰) 8개 중소기업, 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FGI 및 개별기업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R&D 협력의 인식, 쟁점, 방향 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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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R&D 협력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새로운 협력관계 

진입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도 불공정 및 보안유출 등 우려를 제기

-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R&D 협력을 필요로 하나, 신뢰할만한 협력 대상기업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결론 및 정책제언

(개방형 혁신 촉진) 기존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벗어난 폭넓은 개방형 혁신의 가능성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이종 산업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원하는 특화 제도 도입

- 「상생협력법」상에 개방형 혁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문을 추가

(대기업 참여 촉진) 대기업이 정부 R&D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대형 국책과제 기획에 대기업 기술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대기업 수요 반영

- 공공 실증인프라 구축시 대기업의 평가 기준 및 프로토콜을 반영하여 활용성 증대

- 조세, 인증, 대외 홍보 등 충분한 인센티브 보장으로 정부 R&D 체계상에서 기술 수요-공급의 

연계 보장

(상생･협력 기회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적 수요 및 공급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 제공

- 수위탁거래 관계를 배제한 순수 신규 협력 관계만을 대상으로 전용 R&D 지원 트랙 신설

- 기술분야별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 박람회, 전시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

- 대기업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으로 뒷받침

- 협력 참여 우수기업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대국민 홍보로 위상 고취

- 동반성장지수에 기술협력 배점을 강화하거나, 별도 평가를 신설하여 중요성 상기

-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상생･협력 R&D 성과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전방위적 확산

-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인력 장기재직유도 방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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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R&D 전담조직 설치) 상생･협력 R&D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관련 전문성,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대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한 ‘(가칭) 민관합동상생･협력R&D지원단’ 신설

- 대기업의 기술수요 발굴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창구로서, 

개방형 혁신의 접점으로 역량 발휘

- 기술혁신 지원과 문화확산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성과 창출 가능

※ 본 이슈페이퍼는 2021년 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사업 과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 R&D 지원 방안」 의 일부 내용을 수정요약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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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is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a significant number of SMEs do not only focus on their own 

innovation project, but also explore the chance in R&D cooperation with large 

enterprises to expand their value chain and market performance.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cooperative R&D activiti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to a certain extent, systematic and strategic 

limitations have been expose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novel policy direction for open 

innovation by analyzing the issues in R&D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ssues in R&D cooperation

(Status) SMEs have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69.0%) during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large enterprises, but the actual cooperation rate (6.4%) is low.

- Among government R&D projects, research expenses for the cooperation of 

large enterprises with SMEs are 3.4% (164.2 billion won) of whole companies’ 

research expenditure (4.9 trillion won, '19).

(Input-Output model) In the present work, highly-correlated industry field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re identified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focusing on the top 10 fields by R&D expenditure.

- (LEs → SMEs) Electronics/electricity/communications, automobiles, chemical 

products, electrical equipment, mechanical equipment, etc.

- (SMEs → LE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pharmaceuticals, metal products, 

rubber and plastic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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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and interview) In-depth FGI and individual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for 8 SMEs and 5 large enterprises to derive awareness, issue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R&D cooperation.

- Although SMEs perceive R&D cooperation with large enterprises as an opportunity 

for their growth, they are simultaneously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entering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raising concerns about unfairness and security 

risk in the cooperation process.

- Large enterprises also need R&D cooperation with SMEs, bu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finding reliable partners, and they claim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R&D support program.

Conclusion and Discussions 

(Promoting open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figure institutional basis to provide 

the possibility of a wide range of open innovation beyond the existing value chain.

- Introduction of a specialized system to support cooperation centering on 

networks between heterogeneous industries and companies.

- Addition of a clause guaranteeing active support for open innovation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ng participation of LEs) It is desirable for large enterprises to 

spontaneously participate in government R&D policies/project by designing 

incentive mechanisms.

-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technical experts of large enterprises while 

planning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 Increasing usability of public verification infrastructure by reflecting evaluation 

standards and protocols of large enterprises during construction.

- Guaranteeing linkage between technology demand and supply in the government 

R&D system by ensuring sufficient incentives such as taxation, certification, 

and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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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opportunities) It is required to expand and provide contact points for 

large enterprises and SMEs to smoothly negotiate technological demand and supply.

-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R&D support track for purely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excluding consignment transaction relationships.

- Periodically holding events, fairs, exhibitions, etc. that can be a meeting place 

for each technology sector.

- Operation of a regular mentoring program in which technology experts from 

large enterprises participate.

(Cultural diffusion) A culture of win-win and cooperation should be spread 

through campaigns and educations.

- Sufficiently enhancing the recognition and nationwide service of excellent 

companies participating in cooperation.

- Reinforcing the technical cooperation score in the win-win growth index or 

creating a separate evaluation index to remin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 Expanding various cases of win-win and cooperative R&D achievements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all directions.

- Spreading the technology protection culture of SMEs through education and 

re-designing the system to induce long-term employment of research personnel.

(Specialized organization) Establishing a specialized organization is highly 

demanding which can be dedicated to supporting the cooperative R&D activities.

- Establishment of ‘(tentative name) Public-Private Joi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R&D Support Group’, which combines the R&D-related expertise of the TIPA 

and the conglomerate network of the Center for Large and Small Business 

Cooperation of FKI.

- Displaying capabilities as a point of contact for open innovation and an one-stop 

channel for discovering large enterprises' technology demand and enhancing 

technology capabilities of SMEs.

- Creating synergistic performance by link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and cultural diffus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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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배경Ⅰ

‘뉴노멀’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저고용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및 GVC 재편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쳐 암울한 경제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가치는 더욱 부상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혁신적 신기술과 

신시장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공공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주체로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Baumol, 2002)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R&D를 촉진하여 밸류체인 기반의 기업 성장과 기업군 간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

* ’11~’1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연평균 10.4%증가하여 출연연･대학･국공립연에 

대한 투자 증가율(공히 5.3% 수준)을 상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R&D 활동은 기업 간 밸류체인 강화, 개방형 혁신 촉진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

대･중소기업 협력 R&D의 성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 기업 지원 R&D 과제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대기업 참여 여부는 특허 성과에 긍정적 영향(Schwartz 

et al., 2012)

∙ 중소기업의 R&D 컨소시엄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리더십 역량과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체득하여 

생산성 향상(Caloffi et al., 2019)

∙ 대･중소기업 R&D 협력 관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기술혁신능력의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음(전중양, 2018)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 기술협력은 외국기업 및 기관과 협력 다음으로 큰 효율성 개선효과를 가져옴

(홍성효･김부경, 2018)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은 크게 두 개의 정책적 맥락에 걸쳐 하위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자체로 독립된 정책 영역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첫째, 수･위탁 거래 관계에 기반한 폐쇄적 네트워크 단위에서 협력과 불공정 완화에 초점을 

맞추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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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생･협력 R&D 활동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상생･협력

정책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간을 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맥락에서 각각 논의되나, 두 맥락의

거버넌스와 강조점이 달라 정책목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획 및 평가는 곤란하였음

* 상생이라는 사회적･윤리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수월성 사이의 균형 등

본 고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FGI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제시함

개방형 혁신과 기업군 간 양극화 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R&D를 정책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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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R&D 협력 현황과 문제점Ⅱ

1. 현황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파트너 활용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견･대기업보다는 공공연구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족하는 편

단, 대･중견기업은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활용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만족도(80.8%)가 높음

기술협력 파트너 활용비율 기술협력 파트너 만족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20) 토대로 재구성

[그림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외부 협력파트너 활용도 및 만족도(2019년)

벤처기업의 협력파트너별 협력의사비율과 협력경험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기업과는 

협력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한 분야는 기술협력이 非기술협력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7년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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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파트너별 협력의사비율-협력경험비율 (2017) 대기업과 협력한 분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각 연도) 토대로 재구성

※ (기술협력) 공동R&D, R&D시설장비공유, 기술지도, 신제품공동개발/

(非기술협력) 마케팅, 교육훈련, 생산, 자금, 브랜드, 디자인, 경영지원, 해외진출, 기타

[그림 2] 벤처기업의 대기업과 기술협력 현황 및 의사(2013~2017년)

정부 R&D 과제 중에서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위탁 형태로 협력하여 집행한 연구비는 

’19년에 1,642억원이며, 이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집행한 정부 연구비(4조 8,810억원)의 

3.4% 수준

부처별로는 산업부(1,095억원), 국토부(291억원), 과기정통부(126억원)의 협력연구 지원이

활발하며, 연구형태별로는 공동연구(1,598억원)가 위탁연구(44억원)보다 활발

<표 1> 부처별 상생･협력 R&D 연구비 집행 현황(2018~2019년)

(단위: 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각 연도) 토대로 재구성

부처
2018년 2019년 증감

(B-A)
증감율

합계(A) 공동연구 위탁연구 합계(B) 공동연구 위탁연구

<합계> 1,528 1,506 22 1,642 1,598 44 113 7.4

산업통상자원부 1,020 1,020 - 1,095 1,095 - 75 7.3

국토교통부 169 162 7 291 272 19 122 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 117 5 126 120 6 3 2.7

다부처 51 49 2 44 41 3 △6 △12.7

방위사업청 111 111 - 50 41 10 △60 △54.4

환경부 38 35 3 26 22 4 △12 △32.6

문화체육관광부 2 2 - 4 4 - 2 116.5

중소벤처기업부 9 9 - 3 3 - △5 △61.3

농림축산식품부 3 - 3 3 - 3 △0 △8.2

보건복지부 2 - 2 - - - △2 순감

식품의약품안전처 0 - 0 - - - △0 순감

행정안전부 2 2 - - - - △2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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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분석

대･중소기업별 R&D 투자 상위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특정 기업 

유형의 산업별 수요증가가 다른 기업 유형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기업) 전자･전기･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1차금속, 정밀기기, 기타운송장비, 

석탄･석유, 식료품

(중소기업) 전자･전기･통신, 기계장비, 정밀기기, 전기장비, 화학제품, 자동차, 의약품, 금속제품,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별로 대･중소기업 중 어느 유형의 기업이 파급효과를 주도하는가를 기준으로 ‘대기업 

주도 산업’과 ‘중소기업 주도 산업’을 확인

* (대기업 주도 산업) 전자･전기･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중소기업 주도 산업) 석탄･석유제품, 의약품, 금속제품, 고무･플라스틱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확인된 대기업･중소기업 주도 산업은 산업 벨류체인에서 대･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할 수 있으므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R&D의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

대기업 → 중소기업 파급효과 중소기업 → 대기업 파급효과

[참고] ➀ Clauset et al.(2004)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따라 3개 산업군 그룹 형성

➁ 노드의 크기는 사이중심성, 연결선의 굵기와 선명도는 생산유발효과 계수의 크기를 의미

[그림 3] 산업연관분석(생산유발효과) 결과에 따른 산업 간 네트워크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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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력 R&D 지원 정책의 쟁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은 독자적 정책영역이라기 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정책(동반성장정책)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관장하는 기술혁신정책의 맥락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하위 정책영역으로 인식되며, 

그에 따라 일부 한계가 노출

첫째, 상생･협력정책은 기성 수･위탁거래 관계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협력 체계 지원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므로, 새로운 밸류체인의 형성 및 개방형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

- 관련 선행연구는 상생･협력정책의 근거법인 「상생협력법」 제정 취지 자체가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밖에 상생･협력의 다양한 

국면과 제도들은 피상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조혜신･최수정, 2018)

둘째, 상생･협력 R&D 활동의 특수성이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측면

- 상생협력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기 관장

하는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은 두 정책맥락에서 모두 다뤄지므로 관련 

정책추진 주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며, 과학기술혁신정책 맥락에서는

상생･협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추진력이 미미

* 제2~4차(2008~2022)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상생･협력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가 없음. 또한, 

’10~’22년까지 13년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문건에서 상생･협력이 언급된 내용은 

15건에 불과하며, 특정 기술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연도 전반의 중점투자 방향으로 강조된 

경우는 6개 연도에 불과

- 상생･협력 R&D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R&D 프로그램 기획･평가･관리체계가 미비

※ 예컨대, 상생･협력 R&D 활동의 성과를 어떠한 지표로 측정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재함



Ⅲ.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R&D 인식 및 수요 조사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R&D 인식 및 수요 조사Ⅲ

1. 조사배경

그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공적 기관, 개별 연구자 등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도

* 예)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2010), 지식경제부(2011), 주현 외(2011), 박윤희 외(2012), 한국디스플레

이산업협회(2013), 신기동 외(2015), 중소기업중앙회(2017),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력센터

(2018) 등

하지만 설문조사 방식은 방법론적 특성상 보기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질의응답으로 결론의 

범위를 국한하고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 상존

-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 성장 경로 하에서 각 기업 유형별로 느끼는 첨예하고도 복잡한 

입장의 차이 분석은 제한

또한, 일부 예외(주현 외, 2011; 박윤희 외, 2012)를 제외하고 다수 조사는 중소기업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산업생태계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협력 부문으로서 

R&D 활동에 대한 고려도 부족

2. 조사설계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R&D 활동의 필요성, 쟁점, 정책방향 및 대외여건 등을 

포괄한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

<표 2> FGI 및 개별 심층인터뷰 질문

구분 중소기업(FGI) 대기업(개별인터뷰)

도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서 떠오르는 첫인상은? (생략)

협력 필요성
대기업과 상생･협력 필요성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필요성은?

대기업과 R&D 협력 활동의 필요성은? 중소기업과 R&D 협력 활동의 필요성은? 

R&D협력 쟁점 대기업과 R&D 협력 경험･사례･문제점은? 중소기업과 R&D 협력 경험･사례･문제점은?

정책 방향

대기업과 R&D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중소기업과 R&D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대기업과 R&D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중소기업과 R&D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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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산업 간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으로 

인터뷰 대상을 한정

(기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확인된 대기업 주도 산업과 중소기업 주도 산업에서 각기 

대･중소기업을 균형적으로 표집

(대기업 패널) 대기업이 생산유발효과를 주도하는 5개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보유한 

연구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여 5명의 패널 선발

* 전자･전기･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중소기업 패널) 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온라인 ‘제품홍보･기술협력관(Tech-Biz)’에

입점한 기업(150개), NICE평가정보 제공 기업 데이터에서 최근 3년간 R&D 투자가 존재하는

기업(130,023개)*, 9개 산업 분야별 협회 및 단체에서 추천한 기업(1개)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 명부를 작성하고, 공문 및 전화로 참여를 설득하여 9명의 패널 선발

* 매출액 및 R&D투자 데이터 확보 여부로 1차 선별(45,732개) → R&D 집약도 1~10% 구간 기업 

2차 선별(2,758개)

<표 3> FGI 및 개별 심층인터뷰 패널 현황

구분 방법 코드 지역 업종

[중소기업➀] 

중소기업주도산업群

FGI

A 경북 고무･플라스틱

B 서울 의약품

C 대전 금속제품

D 서울 의약품

[중소기업➁] 

대기업주도산업群

E 경기 기계장비

F 대전 전자통신

G 충북 화학제품

H 경기 전기장비

[대기업➀] 

중소기업주도산업群

개별 심층인터뷰

I

-*

의약품

J 1차금속

[대기업➁] 

대기업주도산업群

K 전자･전기･통신

L 화학제품

M 자동차

* 대기업은 모집단이 한정적이므로 패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을 미공개

구분 중소기업(FGI) 대기업(개별인터뷰)

대외 여건
최근 대외적 여건변화가 대기업과 R&D 

협력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대외적 여건변화가 중소기업과 R&D 

협력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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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2021년 10월 중 상세 기획을 거쳐 11월에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산업군별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FGI를, 대기업은 개별 기업 임원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

대기업은 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FGI 구성이 불가능

인터뷰 결과는 전체 녹취록을 Nvivo12*에 코딩한 후 연구진 간 합의를 거쳐 유사한 개념끼리 

군집하고 해석하는 형식으로 분석

* QSR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질적 데이터 분석용 SW패키지

3. 조사결과

중소기업 대상 FGI와 대기업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협력의 유형, 기술협력의 쟁점, 

정부 R&D, 접점 및 보안, 환경 변화 등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소기업 대상 FGI 결과 대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

[그림 4] FGI 및 심층인터뷰 결과의 개념적 틀

3.1 중소기업 대상 FGI 결과

(첫인상) ‘동반성장’, ‘상생･협력’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파악하여 패널의 기초적 인식 수준 및

성향을 파악하고 인터뷰 주제에 관심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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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도 산업에 속한 패널들은 ‘짝사랑(A)’, ‘톱니바퀴(B)’, ‘접점(C)’, ‘선택이 아닌 

필수(D)’ 등 협력의 당위성과 의지를 강조한 반면, 대기업 주도 산업에 속한 패널들은 

‘종속관계(G)’, ‘갑과 을(H)’이라는 반감이 드러난 표현을 사용

산업군별로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대기업 주도 산업에서 

지위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은 더 큰 것으로 확인

“(상생･협력은) 톱니바퀴라고 생각해요. 이가 잘 맞물리면 잘 돌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만 이가 잘못 물리면 아예 안 돌아가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B

(협력의 유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술(2명), 생산･공정(1명), 

경영혁신(2명), 마케팅･판로(1명) 등 4개 분야가 언급

기술협력에 있어서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을 비롯하여 2･3차 협력사까지 전문성을 살린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며(A), 특화된 전문 기술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F)

기술혁신에서부터 양산, 판매, 경영관리 등 BM 전 과정에 걸쳐 대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줌

(기술협력의 쟁점) 기술협력에 관해 총 10개 유형의 진술을 군집

‘학습효과’는 협력의 긍정적 일면을, ‘기술경쟁력’은 기술협력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각각 보여주지만, 나머지 8개의 개념은 R&D 협력 과정의 한계, 모순, 부당함 등 부정적 

인식을 반영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나, 거래 위계 

상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충과 구조적 모순에 직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업과 동등한 협력파트너로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화된 

영역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이라는데 공감대 형성

“단순히 대기업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로 가는 거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서 
따라가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밖에 안 된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기술적 독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퍼스트 무버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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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기업과 기술협력 경험: 효과와 쟁점

개념 주요 내용

학습효과
∙ 모든 패널이 대기업과 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

∙ 특히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암묵적 노하우의 내재화 효과 강조(D)

정보 접근성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권한도 분산되어 협력이 느리고 

정보 접근성도 낮음(D)

∙ 협력사가 아니면 대기업 기술 수요를 알 수 없음(E, B, D)

∙ 미래 신기술 분야는 대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므로 대기업 기술 수요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으나(D), 미드테크 분야는 대기업 기술 수요 인지가 어려움(E)

보안

∙ 대기업이 직접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에 의해 기존 협력사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기술유출 빈번(A)

∙ 기술유출 방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문제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G)

불공정성

∙ 협력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전속되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H)

∙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원가 상승폭에 대한 대기업의 인정이 박함(E)

∙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부나 민간 협･단체의 노력은 권고 수준에서 그치므로 

구속력이 없음(H)

가치평가

∙ 글로벌 기업에 비교할 때 국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평가에 인색함(D)

∙ 대기업에 제안하는 기술의 10%도 채택되지 않는 것이 현실(A)

∙ 중소기업 개발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할 때, 개발과정의 노하우나 암묵적 지식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H)

위험부담

∙ 협력 과정에서 대기업은 목표만 제시할 뿐 개발과정은 오롯이 중소기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실패 부담도 과도하게 짊어짐(C)

∙ 대기업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최종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으므로 개발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 큼(F)

∙ 대기업이 중간에 개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설비 투자 비용이 매몰될 우려(E)

실증 및 

연구시설

･장비

∙ 대기업 설비를 활용하여 실증할 때, 과도한 보안조치 요구로 원활한 진행에 애로(H)

∙ 정부 재원으로 구축한 공공 실증 인프라를 통해 획득한 실증 결과는 대기업이 신뢰하지 

않으므로 기술협력 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낮음(H)

인력교류

∙ 대기업의 기술지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접대로 인식(H)

∙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공정의 납품시, 유지･보수 인력을 명분으로 대기업에서 핵심 

기술인력을 차출하는 사례 존재(H)

기술이전
∙ 정부의 권고로 추진하는 대기업의 무상 기술이전은 사업성이 미미한 기술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수요 저조(B)

기술

경쟁력

∙ 대기업과 기술협력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쟁점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특화된 

기술영역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F)

∙ 대기업만 바라보는 기술개발이 아닌,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필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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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지원정책)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에 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다섯 개 유형의 진술을 확보

(긍정적 효과) TIPS*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은 대기업 담당자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큰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 대기업이 구매 확약 조건을 규제로 느껴 참여를 

꺼리는 부분은 한계라고 지적

(연구개발단계) 정부 상생･협력 R&D 지원은 기획 및 상용화 단계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

- 기획단계에서 대기업과 접점이 형성되면 이후 개발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C),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수요를 수시로 논할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해줘야 함(D)

- 기술개발 이후 시장성 검증 및 마케팅 단계에서 대기업과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주어야 함(D)

(평가) 정부 R&D 과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서류에 

의존하며, 기술 분야별 쏠림이 심하다는 의견

- 다만, 구체적 근거나 사례제시는 없었음

(유연성과 규제) 정부 R&D 지원정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연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연구비 단가와 기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폭넓은 설정 범위를 제공(A, B)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대기업 구매 확약 조건이 대기업 참여를 제약하므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H, E, G)

- 기술개발 이후 실증 등 후속 지원 연계로 개발 공백을 최소화(A)

- 유사･중복 과제에 대한 과도한 검증보다는 기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비슷한 과제도 

유연하게 인정(E)

-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기술잠재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이나 혁신적･도

전적 과제 위주로 지원 확대(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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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전환) 상생협력정책 추진이 15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대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도 상생･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상생･협력 R&D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성의 수정 필요(D)

* GVC재편, ESG 확산, 소･부･장 기술자립 필요성 대두 등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대기업도 자발적으로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억지 협력을 부추기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자 간 수요가 부합하여 자발적으로 나서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J)

“정부에서도 뭐 동반성장을 어떻게든 매칭 해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지원해주면, 대기업이 볼 때 ‘아, 저 기업하고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가야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대기업하고 엮어 놓으려고 그러면 그 엮는 과정에서 다시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 D

(접점과 보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대기업 

수요를 인지하고 자사의 기술경쟁력을 어필하는 최초 접점 형성 단계에서 애로를 호소

(접점) 대기업과 접점 기회 자체가 드물고(C), 대기업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E), 

자사 기술제안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하는 등 애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

-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설명회, 박람회, 토론회 등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A, H), 기술 

수요 관련 설문조사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간접적 접촉면도 확대(C, D)

- 대･중소기업의 기술 수요 및 공급을 연계하는 전문 기구가 필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대기업 구매 확약 조건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구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G, E, H)

- 정부 R&D 지원 전반에 걸쳐 대기업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비중 및 

기술료 징수 조건을 개선(E)

(보안) 접점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보안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중소기업은 

대체로 특허 출원보다는 영업비밀 형식의 보안전략을 선호

- 기술임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정책적 보완책은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기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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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구제책보다는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풍토나 기업문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중요(A, C)

“지금은 대기업의 R&D 과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과제하지 마라’, 아예 그냥 그렇게 
심의를 해요, 대기업 내에서. (중략) 결국에는 대기업하고 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있는 소수 그룹만 

여전히 거기에서 과제를 하는 경향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공고해졌어요. ‘정보의 집중’ 이런 게 더 

공고해졌어요.” - E

(최근의 환경 변화) 코로나-19의 확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탄소중립 

및 ESG 등 최근의 대외적 변화상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환경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

(기회) ESG 부상으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협력파트너로서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B), 대기업 주도로 원재료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벨류체인을 주도하던

관행에도 변화의 조짐(F)

(위기) 보호무역주의의 기승과 글로벌 벨류체인의 변화가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조시켰고, 

그에 따르는 가격변동의 위험을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A)

-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막중해 졌으며, 

ESG나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조 변화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H)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니까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그러면 R&D 자금도 

그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없어졌구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략) 정부는 기업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기업에 

종속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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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

(상생･협력의 필요성) 자원과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이라도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재정 효율성의 증대 차원에서 이점(K, J)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 일반적인 벨류체인 구조에 비춰볼 때, 상생･협력 활동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 형성(I, L, M)

(협력의 유형) 대기업 R&D 책임자급 임원으로 구성된 인터뷰 대상자는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및

생산･공정 분야 협력경험이 있다고 응답

(기술혁신) 대기업이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부품으로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계에서 모두 긴밀한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함(J, 1차 금속)

-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이 제품개발의 본질이나 다름없으므로,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소통의 수준이 제품개발 성과를 좌우(M)

(생산･공정) 의약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소규모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교차검증되며 공동연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대기업이 보유한 공정설비 

및 양산화 능력이 긴요하게 작용(I)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시설･장비에 대한 

임대나 현물지원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K)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반기술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화된 요청을 드리게 되고, 

중소기업은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품질관리 프로세스나 스케일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대다수고, 일부 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거나 
중소기업이 기반이 약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소기업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이 지분투자를 하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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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의 쟁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에서 대기업이 인식하는 쟁점은 ‘파트너 

발굴’과 ‘보안’으로 수렴

(파트너 발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 접점을 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협력 

대상 중소기업을 탐색하나, 후보 중소기업들이 수요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움(I, K)

- 어렵게 발굴한 중소기업이 기술 재현성을 갖추지 못해 본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빈번(M)

- 중소기업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객관적 데이터가 부재하여 많은 대기업은 기존 

협력사나 인맥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협력파트너를 발굴하는 경향(J)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 수준 관련 데이터*의 확충과 더불어 자유롭고 

열린 만남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

* 예: 수요 기술유형별로 잠재 협력 후보군의 목록 정보 등

(보안)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자사 및 협력사 기술의 대외적 유출,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게 됨으로서 발생할 비난 및 처벌의 우려를 동시에 인식

- (자사 기술의 유출) 중소기업 연구시설 및 시스템 수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연구인력의 

이동에 따른 기술유출은 이를 예방할 근본적 해결책이 요원(L, M)

-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 대기업이 개발기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기술내역을 

협력사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탈취가 이뤄지며, 이러한 현상은 상생･협력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J, M)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업체를 
방문하면 처음에 원했던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가치평가 체계가 없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 I

(정부의 R&D 지원정책)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정부 R&D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교차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적 개선을 제안

(긍정적 평가) 대체로 정부 R&D 지원의 효용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하는 미래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효과적(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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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 등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 

발휘를 기대

(부정적 평가) 대체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많고(I, K), 연구 내용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으며(K), 정권 교체 주기와 맞물려 투자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M) 

(제언) 상생･협력 R&D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

- R&D 과제의 기간과 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하고,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신산업 규제 완화를 연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여 대기업 

참여를 활성화(K, I, J)

- 과제 기획･평가･관리 역량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기업 간 협력 방향에 대한 기획의도를 

존중하고(J),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에 의거 측정하고,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후속 실증 지원을 통해 대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노력 필요

-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가 상생･협력의 기본 전제이므로(J, I, K),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제도 확충과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J, K)

- 산･학･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과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M)

(최근의 환경 변화) 대기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탄소중립 및 ESG 등 최근 변화상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는 데 공감대 형성

국산화 중심으로 벨류체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제로 추진 중(K, J, L)

중소기업이 최근 변화상을 위기로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이며,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18

결론 및 시사점Ⅳ

상생･협력 활동과 R&D 협력에 대한 대･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를 FGI와 심층인터뷰로 

조사한 결과, 두 기업 유형 모두 상생･협력 R&D 활동을 필수적 요소로 인식

상생･협력 R&D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간 만남의 장 활성화, 대기업의 정부 R&D 

과제 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다만, 중소기업은 기업 간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부당함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대기업과의 접점 형성에 애로를 호소

대기업도 신뢰할만한 중소기업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 표출

인식 및 수요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개방형 혁신 촉진) 기존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를 제외한 

대다수 조문이 수･위탁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으며, 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해서도 

단, 2개 항의 조문*에서만 언급

* 제9조 ➀, ➁

- 수･위탁거래 관계 외적인 개방형 혁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담으면서도 기술혁신 분야의 

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 및 필요성을 반영할 필요

(대기업 참여 촉진) 대기업이 정부 R&D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

- 정부 재원으로 대형 국책과제나 실증 시설･장비 투자 시 기획 과정에 대기업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장 흐름과 연계된 기술개발 유도

- 대기업의 기술적 수요가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중개조직의 역량을 강화

- 정부 과제에 대한 대기업 참여 유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신사업 규제 완화, 행정부담 

경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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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위탁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를 특화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의 

신설 고려

(상생･협력 기회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적 수요 및 공급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 제공

- 기술 전시회, 박람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되, 보여주기식으로 대형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세부 기술 및 산업 분야별로 범주를 좁혀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만남의 계기 형성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산업 전반에 걸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 상생･협력 R&D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접지원

- 기존 ‘동반성장지수’에서 기술협력 관련 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R&D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안 고려

- 기술유출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확충

(상생･협력 R&D 전담조직 설치) 상생･협력 R&D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

- 기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유한 대기업의 기술 수요 및 인적 네트워크,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의 중소기업 R&D 과제 관리 역량 및 노하우,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의 상생협력

정책 추진 역량 등을 통합한 별도 범부처 기구의 신설 고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역량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



<표 5> 상생･협력을 위한 R&D 지원정책 방향

의제 F+GI 및 인터뷰를 통해 발굴한 쟁점 정책방향

① 개방형 혁신 

촉진

∙ 「상생협력법」은 수･위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혁신적 개방형 

혁신정책의 근간으로는 한계

∙ 정부의 상생･협력 R&D 정책 추진의 

강력한 법적 근거 필요

∙ 이종 산업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고려

∙ 수･위탁거래 관계를 벗어난 개방형 혁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문을 추가

② 대기업 참여 

촉진

∙ 자체 개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은 정책 사업 

참여에 소극적 ⇨ 협력기회 확대에 제약

∙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상생･협력 R&D 지원 의미가 퇴색

∙ 대형 국책과제 기획에 대기업 기술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대기업 수요 반영

∙ 공공 실증 인프라 구축시 대기업의 평가 기준 및 프로토콜을 반영하여 활용성 

증대

∙ 충분한 인센티브 보장으로 정부 R&D 체계 상에서 기술 수요-공급의 연계 보장

③ 상생･협력 

기회 확대

∙ 협력의 접점은 상생･협력 R&D의 첫 

단추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

∙ 협력 기회의 확대는 개방형 혁신성과 

확산의 출발점

∙ 수위탁거래 관계를 배제한 순수 신규 협력 관계만을 대상으로 R&D 지원 트랙 

신설

∙ 기술분야별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 박람회, 전시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

∙ 대기업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④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사회문화 저변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때,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

∙ 기술보안 이슈는 법･제도적 개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및 문화확산이 중요

∙ 협력 참여 우수기업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대국민 홍보로 위상 고취((가칭) 

‘K-테크 앰버서더’ 선정 등)

∙ 동반성장지수에 기술협력 배점을 강화하거나, 별도 평가를 신설하여 중요성 상기

∙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상생〮협력R&D 성과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전방위적 확산

∙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인력 장기재직유도 방안 확충

⑤ 상생･협력 

R&D 전담

조직 설치

∙ 현재 상생･협력 R&D 지원체계는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거버넌스에 각기 

분산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낮음

∙ 상생･협력 R&D를 통한 개방형 혁신에 

특화된 전문 조직이 부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관련 전문성,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대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한 ‘(가칭) 민관합동상생･협력R&D지원단’ 신설

∙ 대기업의 기술수요 발굴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창구로서, 개방형 혁신의 접점으로 역량 발휘

∙ 기술혁신 지원과 문화확산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적 성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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